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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 록

본 연구는 처분동결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재난상황에 처분동결제도를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이론연구로 재난기
록의 개념 및 특성, 처분동결제도의 정의 및 의의, 재난기록을 위한 처분동결제도의 필요성
을 논하였다. 사례연구로서 미국, 호주, 우리나라의 처분동결명령 고시와 공문을 목적, 
수신 대상, 처분동결기록 유형, 지속 기간, 관련 근거, 처분일자, 벌칙 조항, 명령 주체 
등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연구와 사례연구를 심화하기 위하여, 처분동결제도의 필요성, 
문제점, 개선점을 중심으로 전문가 면담연구를 수행하였다. 면담연구를 통해, 재난기록을 
위한 처분동결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재난기록 처분동결명령 주체의 확대, 
처분동결 대상 재난상황에 대한 규정 마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처분동결명령의 발동, 
처분동결명령에 대한 답변 의무 기간 지정, 처분동결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다섯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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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the records disposal 
freeze system and explore strategies for its effective utilization during disasters. The 
research methodology encompassed an analysis of existing literature alongside theoretical 
investigations into the concept of disaster records, the significance of the records disposal 
freeze system, and its necessity in managing disaster-related documentation. A 
comparative case study approach was employed, examining disposal freeze orders and 
official documents from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South Korea.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gather insight from practitioners and experts in the field, focusing on 
the necessity, challenges, and potential improvements of the records disposal freeze 
system. The interviews corroborated the essential role of the records disposal freeze 
system in managing disaster records while highlighting various issues within the current 
framework and suggesting areas for enhancement. In conclusion, based on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oretical foundations, international practices, and expert 
opinions, this study proposed five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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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는� 글

기록은 사회적 참사와 재난의 아픈 경험을 공유하여,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참사와 재난의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재난기록의 처분을 
중단시킬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하여, 증거적 가치를 가지는 기록의 보존기간 만료와 폐기를 막을 수 없었다. 
심지어 기록의 처분동결 규정이 법령에 도입된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 2018년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관련 기록,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재난안전통신망 기록 등 사회적 재난과 이슈의 주요 기록들이 무단으로 폐기된 일련의 사례들은 이를 확인시
켜주고 있다(김태훈 외, 2019; 박채린, 오나영, 2023; 허진무, 정희완, 2019). 국가기록원은 2014년 과거사 기록, 
2017년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 2018년 4.16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포함한 사회적 참사 
관련 기록에 대하여 ‘기록 폐기 금지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국가기록원, 2014; 2017; 2018). 그러나 국가기록원
이 실시한 일련의 폐기 금지 조치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하여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다. 처분동결제도의 미비는 
기록관리 업무의 혼선은 물론, 중요 기록의 멸실이라는 문제를 야기해왔다(문신혜, 2020, 2).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9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일부 개정
(법률 제16661호)을 통해, 처분동결제도의 법적 근거인 ‘제27조의3 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
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동결제도의 법적 도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중요 기록 또는 재난기록에 대한 
관리부실과 무단 폐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법령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다
(참여연대, 2023).

이에 본 연구는 처분동결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황과 문제
점을 분석하여, 재난상황에 처분동결제도를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여 재난기록과 처분동결제도의 개념과 특성, 재난기록을 위한 처분동결제도의 필요
성을 살피고, 미국, 호주, 한국의 처분동결 고시와 공문을 분석하였으며, 관련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연구를 
수행하여 처분동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의하였다.

2.� 선행연구� 분석

재난기록을 위한 처분동결제도를 다룬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재난기록의 수집 및 관리 
방안을 논한 연구와 처분동결제도를 다룬 연구로 나누어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재난기록 보존 방안에 관한 초기 연구로는 구술을 활용하여 세월호 참사 기록화를 수행한 송주형(2015)의 
“구술을 통한 재난사고의 기록화”가 있다. 이를 이어, 정혜지(2016)는 시민참여를 통한 9·11메모리얼의 설립과정
과 컬렉션 수집활동을 분석하였고, 김현정(2017)은 국립중앙도서관 ‘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이하 OASIS)를 중심으로 재난기록의 웹아카이빙 방안을 논하였다. 김진아(2021)는 포항시청의 11.15 
지진 기록 현황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실정에 맞는 초기 단계에서의 재난기록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심지연, 김지현(2021)은 증거적, 예방적, 집단기억 차원의 가치 있는 재난기록 수집을 위하여, 재난 발생과 재난 
복구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기록의 수집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재난기록을 위한 처분동결제도 개선방안 연구  3

https://jksarm.koar.kr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3.001

처분동결제도 관련 연구 성과로는 문신혜(2020), 현문수(2017)의 연구가 있다. 현문수(2017)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처분동결 관련 논의와 미국, 호주를 중심으로 시행된 처분동결제도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처분동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문신혜(2020)는 호주 NAA의 폐기중지 명령 제도를 법적 근거, 적용 대상 
기록, 명령 주체, 명령 조건, 명령 방법, 이행, 해제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기록평가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처분동결제도를 논한 연구들이 있다. 이승억(2014)은 보존기록의 평가 
선별에 관한 논의를 펼치며, 처분동결제도의 부재를 지적하였고, 최재희(2014)는 호주의 처분동결지침을 언급하
면서 우리나라 법령에 처분동결 관련 지침을 더욱 상세하게 기술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설문원(2018)은 기록평가 
개선방안의 하나로 처 분동결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관련 선행연구들의 다수는 「공공기록물법」에 기록처분동결의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에 수행되었으
며, 처분동결제도 자체를 분석하고 도입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에서 재난기록을 위한 처분동결제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 재난기록과� 처분동결명령

3.1.� 재난기록의�개념�및� 특성

재난기록의 정의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논의된 바 있다. 이미옥(2015)은 협의와 광의의 범주로 나누어 재난기
록을 정의하였다. 재난기록을 협의적 관점에서 재난관리의 모든 단계를 포함한 활동의 증거자료로, 광의의 관점에
서 단기적 복구 이후에 재난 발생 지역에서 행해진 작업, 물적 기반의 복구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해당 지자체 
및 유관기관, 시민단체, 학자 등이 수행하였던 활동 기록들로 규정하였다. 

한편, 재난기록이 갖는 출처적 특성은 김진아(2021), 정혜지(2016) 등의 연구를 통해 논의되었다. 정혜지
(2016, 15)는 재난기록을 재난을 경험한 주체와 재난 관련 기관, 단체 등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기록으로 정의
하였고, 김진아(2021, 13)는 재난 과정에서 조직이나 개인의 재난 활동에 대한 증거 및 자산으로 생산되는 정보이
자, 재난 유관기관뿐 아니라 재난과 관련된 다양한 출처에서 생산된 사회적 기억으로 재난기록을 정의하였다. 
이후, 재난기록에 대한 확장적 관점은 다수의 연구에서 채택되었다. 김현정(2017, 30)은 재난 자체에 대한 공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피해자 혹은 희생자와 유가족, 목격자 등의 공유된 기억과 사건 발생 이후 생산되는 관련 기록 
모두가 재난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난기록에 대한 범위를 확장적으로 논하였다. 심지연, 김지현
(2021) 역시 재난기록의 범주를 확장적으로 정의하면서, 재난에 대한 매뉴스크립트, 정부보고서, 신문 기사뿐 
아니라 재난에 대한 대응과 추모, 예방, 교육 등에 관한 기록 등을 재난기록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확장적 관점은 재난기록의 법률적 정의를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54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행령 제76조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 보관, 관리해야 하는 ‘재난상
황의 기록’을 ‘피해상황 및 대응’, ‘복구상황’, ‘그 밖에 미담 및 모범사례’로 구분하고 있다. ‘피해상황 및 대응’ 
기록에는 ‘피해일시 및 피해지역’, ‘피해인원, 피해물량 및 피해금액’, ‘동원 인력, 장비 등 응급조치 내용’, ‘피해지역 
사진, 영상, 도면 및 위치 정보, 인명피해 상황 및 피해주민 대처 상황’, ‘자원봉사자 등의 활동 사항’이 포함되며, 
‘복구상항’ 기록에는 ‘자체복구계획 또는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종류별 복구물량 및 복구금액의 
산출내용’과 ‘복구공사의 명칭, 위치, 공사발주 및 복구추진 현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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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재난기록의 학술적, 법률적 정의를 정리하면, 재난기록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출처와 유형의 다양성을 나타낸다. 재난 발생 시,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여러 기관과 
부처가 재난 해결을 위해 협력하게 되며, 이에 재난 대처 및 복구 과정에서 기록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
적 기억과 경험을 재현하는 기록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재난기록은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다양한 목적과 필요에 
의해 수집 및 생산될 수 있는 확장적 성격을 가진다. 셋째, 재난을 규명하는 증거적 성격을 지닌다. 재난기록은 
재난의 원인, 전개 과정, 사후 처리 과정에서 생산되어 사건 전개의 흐름에 따른 증거로서 생산, 수집되는 특성을 
가진다. 넷째, 재난기록은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자료 및 연구자료로써의 가치를 지니며, 다섯째, 재난에 
대한 설명책임의무를 지원하는 공공성을 가진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기록을 재난의 발생, 대처, 복구, 추모의 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으로서 정부보고서나 
재난연감 등 공공기관의 기록뿐만 아니라 희생자, 피해자, 유가족의 증언 및 유품 등을 포함한 개인기록, 추모기록, 
예술기록 등 민간영역의 기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2.� 처분동결제도의�정의�및�의의

기록학용어사전에 따르면 처분동결제도는 처분동결명령과 처분동결기록으로 구성된다. 처분 동결명령은 필요
한 상황이 발생하여 처분 지침의 보유 기간보다 더 오래 보존하게 해주는 조치이며, 처분동결기록은 처분 대상 
기록이지만, 소송, 조사, 감사 등 특별 상황으로 인해 처분이 유보된 기록을 말한다(한국기록학회, 2008, 
245-246). 현문수(2017, 263)는 처분동결을 소송, 조사, 감사는 물론,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건이나 사안에 대한 
국민의 설명책임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자 국민의 권한 이행 도구 중 하나라고 정의하였다. 설문원
(2018, 33)은 처분동결제도를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회적 관심사와 관련된 기록의 폐기를 유보함으로써 공공업무
의 투명성을 높이고, 당대 사회의 중요 기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라고 논하였다. 문신혜
(2020)는 국가적인 조사 등과 같이 특정한 사안이나 주제에 관련된 기록의 폐기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을 
처분동결제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에 규정된 기록 폐기 금지 조항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기록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를 내릴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명시되어 있다.

처분동결제도에 관련된 직접적인 법 규정을 가진 나라는 많지 않다. 또한, 나라마다 처분동결제도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미국은 ‘Records Freeze’, 호주는 ‘Disposal Freeze’, 뉴질랜드는 ‘Disposal Moratorium’으로 처분
동결제도를 표현한다. 우리나라는 ‘폐기동결’, ‘임의 처분에 대한 제어 권리’, ‘기록 폐지 중지 제도’ 등으로 처분동
결제도를 지칭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처분동결제도를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의 목적은 유사하다. 이상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처분동결제도는 진상규명의 필요 또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소송, 감사, 조사 등을 위하여, 통상의 처분 일정을 넘어, 기록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3.3.� 재난기록을�위한�처분동결제도의�필요성

재난기록은 증거로서의 가치는 물론, 교육적, 학술적, 정보적 가치를 가진다. 유사 사건 발생 시, 빠른 대응을 
지원하고, 개선된 방재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게 하며, 재난 경험의 공유를 통해 공동체 복원과 정체성 회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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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는 것이 재난기록이다(이미옥, 2015, 24-26). 재난기록을 통해 안전한 복구 및 재건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기록의 수집 및 보존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Hiroki & Boret, 2021, 58).

그러나 빠르게 전개되는 재난상황에서 관련 기록을 남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재난 현장에서는 많은 양의 정보
가 유실되고 훼손되기 때문이다(심지연, 김지현, 2021, 4). 이와 같이, 일반적인 기록관리 절차만으로는 기록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는 상황에서 처분동결제도가 가지는 장점은 더욱 명확해진다. 처분동결제도는 중대한 사회적 
사건과 진상규명이 필요한 재난 및 참사에 도입되어, 개인과 사회 모두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사용
될 수 있으며, 중요 기록의 폐기를 중단하여 공공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수도 있다. 또한, 사건 및 참사 관련 기록의 
폐기를 막아,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데 도움을 준다(NAA, 2015). 국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지키기 위해, 재난 및 참사 관련 기록의 폐기를 막고, 보존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처분동결제도는 진상규명에 필요한 증거 확보뿐만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스스로의 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작동한다(문신혜, 2020, 9). 

4.� 처분동결� 사례연구

다음에서는 미국, 호주, 한국의 처분동결제도 시행 사례 분석을 통해 국가별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
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례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하여 각 나라의 고시와 공문에 나타난 주요 요소들을 
선정하여 분석 준거로 삼았다. 분석에 적용한 주요 요소들은 고시 번호, 제목, 목적, 수신 대상, 처분동결기록 
유형, 지속 기간, 관련 근거, 기록 보관 승인시설, 처분 일자, 벌칙 조항, 명령 주체 등이다.

4.1.� 미국

본 연구는 미국의 대표적 처분동결 사례인 담배산업소송 및 집단소송,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난 등과 관련된 
3건의 고시(Notice AS-2109; AS-2111; AS-2152)를 분석하였다(<표 1> 참조).
<표 1> 미국 처분동결제도 고시 분석

제목
구성

담배 소송 및 집단 소송,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의해 요구되는 기록 보존 동결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요구되는 
기록 보존 동결 기록 보존 동결에 따른 기록 보관 요건

고시 번호 Notice AS-2109 Notice AS-2111 Notice AS-2152

목적
모든 기관에 담배 소송 관련 기록 및 
허리케인 카트리나 관련 기록을 보관, 

보존, 유지하도록 통지함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관련된 기록을 
보관, 보존, 유지하도록 모든 기관에 

통지함. 관련 기관에 기존 기록 
폐기일정과 폐기 규정의 참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알림

담배 산업 소송 및 집단 소송, 
허리케인과 관련된 모든 FSA의 행정 
및 프로그램 기록의 폐기일정을 일시 

중단할 것을 알림

수신 대상 FAS 사무소, 주정부 기관에서부터 
카운티 사무소까지의 모든 기관

모든 FAS 및 RMA 사무소 FAS 사무소, 주정부 기관에서부터 
카운티 사무소까지의 모든 기관

처분동결 
기록 유형

담배 소송 및 집단 소송,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관련된 모든 유형의 기록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기록

담배 산업 소송 및 집단 소송, 
허리케인에 관련된 모든 유형의 기록

지속 기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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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 농업서비스청(Farm Service Agency, 이하 FSA)의 Notice AS-2109(USDA FSA, 2006a)는 ‘담
배 소송, 집단 소송 및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의해 요구되는 기록 보존 동결’에 관련된 처분동결 고시다. Notice 
AS-2109의 목적은 모든 기관에 담배 소송 관련 기록 및 허리케인 카트리나 관련 기록을 보관, 보존,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신 대상은 주정부 기관에서부터 카운티 사무소(County Office)까지를 망라한다. 처분동결 대상에
는 담배소송, 집단소송 및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관련된 모든 유형의 기록이 포함된다. 고시의 지속 기간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다. 처분동결기록은 미국 국립기록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이하 
NARA)에서 운영하는 연방기록센터(Federal Records Center, 이하 FRC)에 보관한다. 법원의 증거보존요청으로 
시작된 이 처분동결은 NARA의 최종 승인을 통해 2007년 5월 1일에 결정되었다. 

Notice AS-2111(USDA FSA, 2006b)은 미국 농무부 FSA의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요구되는 기록 보존 
동결’ 고시다. 이 처분동결의 목적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관련 기록을 보관, 보존, 유지하도록 모든 기관에 통지하며, 
기존의 기록 폐기 일정과 폐기 관련 규정의 참조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알리는 것이다. 수신 대상은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국(Foreign Agriculture Service, 이하 FAS) 및 위험관리국(Risk Management Agency, 이하 
RMA)이며,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기록에 적용된다. 지속 기간과 기록 보관 승인시설은 Notice 
AS-2109와 동일하다. 백악관(대통령)의 요청으로 시작된 해당 처분동결은 NARA에서 처분동결의 최종 승인을 
거쳐 2007년 7월 1일에 시행되었다.

Notice AS-2152(USDA FSA, 2008) 역시 미국 농무부의 ‘기록 보존 동결에 따른 기록 보관 요건 관련 처분동
결’ 고시다. Notice AS-2152는 담배 산업 소송, 집단 소송 및 허리케인과 관련된 FSA의 행정 및 프로그램 기록의 
폐기 일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고시한다. 수신 대상은 주정부 기관에서부터 카운티 사무소이며, 처분동결기
록의 유형은 담배 산업 소송, 집단 소송 및 카트리나, 오필리아, 리타, 월마 등을 포함한 허리케인에 관련된 모든 
유형의 기록이다. 2009년 6월 1일에 시행된 이 처분동결의 지속 기간과 기록 보관 승인 시설은 Notice AS-2109
와 동일하다. 

이상의 고시에 처분동결의 관련 근거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령을 통해 처분동결의 관련 근거를 확인
할 수 있다. 44U.S.C.§2909는 폐기 일정에 명시된 기간보다 더 오랜 기간 기록을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NARA의 
수장인 ‘The Archivist’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36CFR§1226.20은 처분동결제도 이행 과정을 규정한다. 다만, 이들 
규정에서 벌칙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4.2.� 호주

호주 국립 아카이브(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이하 NAA)에 명시되어 있는 처분동결기록 중, 고시를 
통해 처분동결이 진행 중인 사건 4건을 분석하였다. 고시는 NAA에서 발행되었으며, 모든 연방 기관에 처분동결을 

관련 근거 -
기록 보관 
승인시설 NARA의 FRC
처분일자 2007.05.01 2007.07.01 2009.06.01
벌칙 조항 - - -

명령 주체
법원의 증거 보존 요청으로 시작되어 
NARA가 처분동결을 승인하는 방식

백악관(대통령)의 요청으로 시작되어 
NARA가 처분동결을 승인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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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 목적으로 작성된다. 작성자는 NAA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이며, 고시에 처분동결을 진행하는 절차가 포함되
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콘웰형 퇴직연금 청구 관련 기록(Records related to Cornwell-type superannuation claims)’
에 대한 NAA 처분동결 고시다(Ref. No. 2015/1232)(NAA, 2015). ‘Archives Act 1983’ 제24조(2)(b)를 근거
로, 2010년 12월 16일에 시행된 이 고시는 모든 연방 공공기관, 연방 기업뿐만 아니라, 연방 기록을 보유한 모든 
기관 및 단체를 수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처분동결기록의 유형에는 종이 파일 및 문서,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오디오 및 시각적 기록, 사진, 디지털 방식으로 생산 및 저장된 기록 등이 포함된다. 또한, 디지털 형식의 기록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검색 및 액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메타데이터가 함께 유지되어야 한다. 2015년, 처분동
결 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처분동결 기간은 다시 연장
될 수 있다.

두 번째 사례는 ‘국방부 내 학대 혐의 관련 기록(Records related to allegations of abuse in Defence)’에 대한 
NAA 처분동결 고시다(Ref. No. 2012/2913)(NAA, 2012). ‘Archives Act 1983’ 제24조(2)(b) 및 제24조(2)(c)
에 근거한 이 고시는 2012년 10월 22일에 시행되었다. 수신 대상은 국방부, 호주 방위군, 국방 물자 조직, 기타 
국방 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 모든 연방 부서 및 기관이다. 처분동결기록의 유형은 ‘콘웰형 퇴직연금 
청구 관련 기록’ 사례와 같다. 처분은 NAA의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 기록 보관 승인시설은 해당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며, ‘국가보존기록’(Retain as National Archives, 이하 RNA)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기록관 이관은 허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 사례는 ‘국가 자연재해 대책과 관련된 데이터 및 정보를 포함한 연방 기록(Commonwealth records, 
including data and information, related to national natural disaster arrangements)’에 대한 NAA 처분동결 고시
다(Ref. No. 2020/484)(NAA, 2020). 이 고시는 앞선 사례와 동일한 법령을 근거로 2020년 5월 5일 시행되었다. 
수신대상과 처분동결기록 유형은 앞선 두 사례와 동일하며, 처분은 NAA의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 
기록 보관 승인시설은 관련 연방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기타 대리인이다. 이 고시는 앞선 고시와 달리, 
‘Archives Act 1983’ 및 ‘Royal Commissions Act 1902’ 등의 연방 법률에 따른, 처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처분동결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Archives Act 1983’는 20 Penalty units(호주의 과태료 단위, 이하 PU)
를 부과하고, ‘Royal Commissions Act 1902’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 PU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네 번째 사례는 ‘로보데트 제도 관련 기록(Records related to Robodebt scheme)’에 대한 NAA 처분동결 고시
다(Ref. No. 2022/1699)(NAA, 2022). 이 처분 역시 앞선 사례와 동일한 법령을 근거로 2022년 8월 31일에 
시행되었다. 수신 대상은 사회복지부, 행정 항소 재판소, 법무부, 관련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이다. 처분동결기록 유형과 처분의 지속 기간은 앞선 사례들과 동일하다. 기록 보관 승인시설은 관련 연방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기타 대리인이다. 2020년 사례와 유사하게 ‘Archives Act 1983’ 등의 연방 법률에 
따른 연방 기록의 무단 파기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이상의 4건의 NAA 처분동결 고시 사례 분석을 정리하
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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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호주 처분동결제도 고시 분석

4.3.�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처분동결제도가 법 규정으로 명시된 지 5년이 되었다. 하지만 법적 효력 발생 후, 처분동결제도가 
공식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일부 기관에서 처분동결제도를 사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해 
적용하지 못한 바 있다(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21). 이에 다음에서는 2019년 
「공공기록물법」의 기록 폐기 금지 조항 도입 이전의 사례 3건의 공문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과거사기록물 조사지침’이다. 2014년 국가기록원은 해외공관의 3·1 운동 피살자 명부 공개 
등을 통해 과거사기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것을 계기로 일제강점기 이래 국민의 희생 및 저항, 대한민국
의 발전사와 관련된 역사 자료를 전수 조사하고자 처분동결을 시행하였다(국가기록원, 2014). 수신 대상은 중앙부
처, 지방자치단체, 교육 지자체, 정부산하 공공기관, 국·공·사립대학 등이었다. 처분동결 대상은 각 기관 보유 기록 
중 일제강점기 피해기록 등 과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 및 정부 수립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모든 

 제목
구성

콘웰형 퇴직연금 청구 관련 
기록 

국방부 내 학대 혐의 관련 
기록 

국가 자연재해 대책과 
관련된 데이터 및 정보를 

포함한 영연방 기록
로보데트 제도 관련 기록 

고시 번호 2015/1232 2012/2913 2020/484 2022/1699

목적
현재 및 미래의 콘웰 유형 청구
와 관련된 기록 보존 / 청구인, 
영연방 및 기타 당사자의 권리
와 자격 보호하고 의무 이행에 
필요함.

기록의 파기 방지, 모든 현존 및 미래 기록을 참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

수신 대상
모든 연방 부서 및 기관, 모든 
연방 당국, 연방 기업, 기타 연
방 기관 및 연방 기록을 보유한 
모든 단체

국방부, 호주 방위군, 국방 
물자 조직, 기타 국방 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 
모든 영연방 부서 및 기관

모든 연방 부서 및 기관, 모든 
연방 당국, 연방 기업, 기타 
연방 기관 및 연방 기록을 보
유한 모든 단체

사회복지부, 행정 항소 재판
소, 법무부, 관련 기록을 보
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
타 기관

처분동결기
록 유형

종이 파일 및 문서,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오디오 및 시각적 기록, 사진, 디지털 방식으로 생산 및 저장된 기록 
등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관련 기록. 디지털 형식의 기록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검색 및 액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메타데이터가 함께 유지되어야 함.

지속 기간
201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처분동
결을 추가로 연장할 필요가 있
는 경우 알림 발송

NAA의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효

관련 근거 Archives Act 1983 제24조
(2)(b) Archives Act 1983 제24조(2)(b) 및 제24조(2)(c)

기록 보관 승
인시설 -

관련 기록은 해당 기관에서 
보관, ‘국가보존기록’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기록관 이
관을 허용하지 않음

관련 연방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기타 대리인

처분일자 2010.12.16 2012.10.22 2020.5.5 2022.8.31

벌칙 조항 - -
연방 기록의 무단 파기에 
대한 처벌은 Archives Act 
1983 및 Royal Commission
s Act 1902 등의 연방 
법률에 명시됨

연방 기록의 무단 파기에 
대한 처벌은 Archives Act 
1983 등의 영연방 법률에 
명시됨

명령 주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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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었다. 처분동결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이었으며, 해당 기관의 조사가 조기 종결
될 시 기관별로 기록처분동결 해제에 관련된 별도의 통보가 가능하게 하였다. 처분동결 요청의 근거는 「공공기록
물법」 제3조, 제9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0조이었으며, 기록보관승인시설은 국가기록원이었다.

두 번째 사례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다. 2017년 국가기록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국방부 등 각급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5.18 관련 기록의 폐기 금지 및 보유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신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지자체 등이었고, 처분동결 대상의 유형은 일반문서, 시청
각 자료, 간행물 등 모든 기록이었다. 「공공기록물법」 제9조,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64조를 처분동결 
요청의 근거로 삼았으며, 기록 보관 승인시설은 국가기록원이었다. 「공공기록물법」 제50조의 벌칙 규정을 명시
한 이 처분동결 조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의 요청으로 2017년 9월 6일에 시행되었다.

세 번째 사례는 ‘사회적 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다. 2018년 8월 13일 국가기록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를 포함한 사회적 참사 관련 기록의 폐기 중지와 보유 기록 조사를 위해 처분동결조치를 
시행하였다(국가기록원, 2018). 수신 대상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며, 처분동결기록의 유형은 
일반문서, 시청각 자료, 간행물, 영상자료 등 모든 기록이었고, 기록 보관 승인시설은 국가기록원이었다. 이상의 
3건의 사례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국내 처분동결제도 공문 분석
제목

구성 과거사기록물 조사지침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 사회적 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

고시 번호 -

목적
해외공관에서 3·1 운동 피살자 명부 등
이 공개된 것을 계기로, 과거사 자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됨. 일제강점기 
이래 국민의 희생 및 저항, 대한민국의 
발전사와 관련된 역사자료 전수 조사

5.18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방부 등 각급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5.18 관련 기록의 폐기 금지 및 보유
현황 조사 추진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기록의 폐기 중지
와 보유 기록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규
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수신 대상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자체, 
정부산하 공공기관, 국·공·사립대학 등

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지자체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처분동결
기록 유형

Ÿ 각 기관 보유 기록 중 일제강점기 
피해기록 등 과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

Ÿ 정부 수립 이후 정치·경제·사회·문
화와 관련된 모든 기록

일반문서, 시청각 자료, 간행물 등 모든 
기록

일반문서, 시청각 자료, 간행물, 
영상자료 등 모든 기록

지속 기간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 해당 기관의 조사 조기 종결 
시 기관별로 기록 폐기동결 해제 별도 
통보

- -

관련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0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64조

-

기록 보관 
승인시설 국가기록원
처분일자 2014.01 2017.09.06 2018.08.13
벌칙 조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

조 -
명령 주체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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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이상의 미국, 호주, 한국의 고시와 공문에 나타난 공통 항목은 처분동결 고시 및 공문의 제목, 목적, 수신대상기
관, 처분동결대상 기록유형, 처분일자 등이다. 처분동결의 공통된 목적은 사건 관련 기록의 폐기를 방지하여 사건 
당사자의 권리와 자격을 보호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처분동결의 수신대상 
기관은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이었으며, 모든 유형의 기록이 처분동결 대상이었다. 
다만, 디지털 기록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검색 및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메타데이터가 함께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처분일자는 처분동결이 결정된 날짜를 명시해 둔 것으로 미국과 호주, 한국의 
고시 및 공문에서 모두 찾을 수 있었다.

국가별 고시 및 공문에서 드러난 기타 항목은 처분동결 지속 기간, 관련 근거, 기록 보관 승인시설, 벌칙 조항, 
이행 방식, 명령 주체 등이다.

첫째, 처분동결기록의 지속 기간에 대해서 미국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였다. 호주는 지속 기간이 지정된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 처분동결 고시에서는 미국과 같이 “NAA의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며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단 한 사례에서만 기간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었고, 나머지 
두 사례에서는 처분동결 지속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다만, 현행「공공기록물법 시행령」제54조의2 제2항은 
처분동결을 결정한 경우, 폐기 금지 기간 등을 “관보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하
고, 이를 대상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4조의3 제1항은 “폐기 금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처분동결 결정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고시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둘째, 관련 근거에 대하여 미국은 고시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호주와 한국은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제시하였다. 미국과 한국의 기록 보관 승인 시설은 각국의 국가 아카이브이지만, 호주는 해당 처분동결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책임을 맡기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벌칙 조항과 관련하여 미국은 관련 근거가 없어 
고시에 제시하지 않았고, 호주와 한국은 각각의 벌칙 조항을 근거로 하여 작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처분동결의 이행 방식의 경우, 미국은 법원, 백악관 등 기관의 요청으로 처분동결이 시작되어 NARA의 
수장이 승인하는 형태다. 반면 호주는 왕립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s)가 구성되고, 위원회의 조사 및 진상
규명을 위하여 NAA에서 관련 기록에 대한 처분동결을 시행한다. 개별 기관에서 시작하는 미국과 다르게 호주는 
중앙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식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으로 하향식 처분동결을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명령 주체의 경우, 미국과 한국은 각각 NARA의 수장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처분동결 명령 
주체가 된다. 호주는 고시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Archives Act 1983’에 따라 기록 폐기 권한을 가지는 NAA의 
장이 처분동결제도의 법적 권한을 갖는다.

5.� 면담연구

다음에서는 처분동결제도의 필요성, 문제점, 개선점을 중심으로 전문가 면담연구를 수행하였다. 면담대상자는 
처분동결제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험이 있는 기록전문가 3인과 기록연구사 1인, 재난기록 활동가 1인, 처분
동결제도를 연구한 연구자 2인을 포함한 총 7인으로 선정하였다. 처분동결제도가 안착되지 못한 우리나라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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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련 전문가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에, 사회적 참사 관련 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재난기록을 다루어본 
경험과 기록관리 전문성을 면담대상자의 우선 선정 요건으로 두었으며, 여기에 관련 학술연구자들을 추가로 면담
대상자에 포함했다. 면담대상자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최소 5년부터 15년까지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1인을 
제외한 면담자 6인이 기록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면담은 2024년 2월 27일부터 3월 23일까지 약 
4주간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면담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진행하였고, 평균 소요 시간은 약 55분이었다.

면담 분석을 위해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인 Nvivo14를 활용하였다. 전사한 면담 자료를 필요성, 문제점, 
개선점의 세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로 분류, 정리된 문장들을 다시 세분류하였으며, 이를 재차 주제어로 정리
하는 절차를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5.1.� 필요성

대부분의 면담자는 처분동결제도가 시급한 재난상황에 필요하며, 그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면담자들은 이 응답의 근거로 「공공기록물법」제27조의3을 들었다.

처분동결제도만으로 재난기록이 온전히 다 남을 수 있는 것 아니지만, 적어도 공공 영역에서 공적 기관이 생산하는 
재난기록을 온전히 남기는 데 있어서는 처분동결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담자 E)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국가 재난상황이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처분동결제도
를 재난상황에 사용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면담자 F)

또한,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의 각호를 적용할 때 재난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국가적 중대한 사안으로서 (…) 기록의 폐지 금지를 요청하는 경우”를 명시한 1호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기록의 폐기 금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를 명시한 2호가 
재난상황에서 기록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고 주장하였다(면담자 G). 다른 면담자는 
처분동결제도가 우리나라 기록관리 체계 안에서 사회적 기록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고 보고, 재난상황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나라 기록관리 체계 안에서 사회적 기록화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그렇지만 처분동결제도 자체가 사회적 
기록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라 생각해서 처분동결제도가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면담자 D)

처분동결제도가 발동된다고 해서 재난기록을 모두 수집할 수 있고 완성할 수는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중요 
기록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동결제도가 재난상황에 필요한 제도라고 응답하였다.

처분동결제도가 발동된다고 해서 재난기록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록을 포착할 수 있고 
해야만하기 때문에 제도가 필요하고 잘 활용되어야 해요. (면담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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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동결제도를 사용하여 기록의 보존연한 도래로 인한 폐기조치로, 조사 및 수사가 방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방지할 수 있으며, 기관에 기록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기록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주어야 재난
상황에 대한 진상규명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공무원법이나 공공기록물법에서 문서화를 의무화하고 자의적 폐기를 막고 있지만, 보존 연한으로 인해서 조사 및 수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기관에 경고를 하고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재난상황에서의 진상규명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면담자 C)

면담자들은 처분동결제도가 국민이 침해당한 권리를 확인하는 등 설명책임성을 바탕으로 국가가 재난에 대해 
책임지는 절차의 일환이라고 언급하였다.

처분동결제도에 따른 조치는 기록관리 과정에서는 생산, 등록, 분류, 정리, 기술, 보존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평가와 같은 맥락에 있고, 이 평가는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침해당한 권리를 확인하는 (…) 신뢰의 균열을 확인하고 
설명책임성을 바탕으로 (…) 국가가 책임지는 절차의 일환입니다. (…) 처분동결제도는 재난상황에 사용하기에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면담자 C)

한편, 처분동결을 통해 기록의 사회적인 의미를 파악해 처분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는 의미에서 기록 
수집의 관점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었다(면담자 A). 재난의 진상규명을 위해 필수적인 재난 관련 
기록의 능동적 수집에 처분동결제도를 활용될 수 있다고 답하였다.

일단 주요 재난기록에 대해 처분을 중지한 상태에서 그 목록이나 생산 범위, 관련 기관 등을 확인하여 해당 기록을 
수집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처분동결제도 자체만으로 재난기록을 수집, 보존할 수는 없어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 처분동결제도가 수집 기초 작업을 시작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고, (…) (면담자 G)

다만, 처분동결제도는 수집제도가 아니라 수집을 위한 기초 작업일뿐이며, 수집은 처분동결제도의 부수적 기대
효과라는 의견도 있었다(면담자 C). 하지만, 처분동결제도가 재난상황의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기록 폐기를 방지
하고,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데 일정 수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는 모든 면담자가 동의하였다.

5.2.� 문제점

재난기록을 위한 처분동결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
하는 면담자들도 있었다. 현행 「공공기록물법」상 재난 기록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처분동결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실효성 없다는 주장이 있었다.

기록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어쨌든 공공기관에서는 결재를 득한 것을 기록으로 인정하는 걸 봤을 때 (…) 
결재를 얻지 않은 기록의 유형이 기록이냐 아니냐는 여러 논란이 있는 상황이죠. (면담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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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전화를 받으면 보통 녹음이 되는데, 거기에 녹음된 음성 파일은 기록이 아닙니다. 애초에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파기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재난기록의 범주가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동결제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면담자 C)

처분동결제도는 국가기록원보다는 조사와 수사를 직접 수행하는 검찰과 경찰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법률에 조사 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라는 말이 가장 핵심이에요. 실효성 없다고 생각하는 게 국가기록원이 
쓰는 것보다는 검찰과 경찰이 이 조항을 쓰기 딱 좋은 법률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구조 자체가 실효성 없어요. 
검찰이나 경찰이 증거 능력 확보를 위해서 폐기 금지를 요청하면 국가기록원장은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적으
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법률인 거죠. (면담자 D)

현재 처분동결제도는 재난상황의 시급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처분동결제도는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기관
의 경우,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처분동결제도의 시급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사기관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조사기관은 조사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하고, 조사기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 만들어진 조사기관에서 초동 조사를 해야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면담자 A)

처분동결제도가 현행 기록관리 절차에 의한 재난기록의 폐기라는 문제점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도 
있었다.

법에 폐기가 절차화되어 있잖아요. (…) 폐기를 하는 권한이 일반 부서에 있거나 자체적인 처분 권한이 다른 곳에 있으면 
처분동결제도 자체가 의미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폐기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가진 제도 안에서 처분동결제도가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면담자 B)

이러한 맥락에서, 처분동결명령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제도 실효성 측면에서 핵심적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수의 면담자는 국가기록원장이 처분동결명령 주체로 지정되어 있는 현행 법령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
하였다. 국가기록원이 독립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기록원장이 전문성에 
기반한 불편부당한 처분동결명령의 주체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가기록원이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감사원과 같이 기록관의 지휘를 받아 활동한다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명령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담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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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명령 주체가 되려면 처분동결을 명령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독립된 지위가 있어야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면담자 B)

재난기록의 처분동결명령권을 위해 국가기록원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고, 미국 NARA
와 같이 독립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NARA처럼) 국가기록관리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면 명령 주체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면담자 F)

한 면담자는 처분동결제도가 국가기록관리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결정 권한과 
관리 권한 및 책임을 주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이야기했다(면담자 A). 하지만, 이 면담자조차도 국가기록
원이 독립적으로 처분동결명령권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수의 영구
기록물관리기관들이 수평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가기록관리 체계에 맞추어 명령 주체를 확대해야 한다
는 의견도 있었다.

국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공기록에 대한 통제권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처분동결제도의 
명령 주체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아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면담자 
F)

더 나아가, 행정부의 견제 기관인 국회에 명령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면담자 C), 처분동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관급 기관에서 명령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면담자 D)도 제시되었다. 또한, 국가적 사고 
및 사건의 조사위원회에도 명령에 대한 일정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면담자 G).

모든 기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참사의 
경우에는 행정부의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견제 기관인 국회가 명령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담자 
C)

실제로 행정명령은 거의 장관급 이상에서 일어나고요. 장관급 이상에서 명령해야 아래에 있는 기관들도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더 협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관급 기관이 명령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면담자 D)

5.3.� 개선점

재난기록을 위한 처분동결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면담자들
이 많았다. 무엇보다도,「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재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 태풍, 지진,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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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 같아요. (면담자 B)

타법을 준용해서 재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 면담자도 있었다. 

다른 법령에서 재난의 유형을 규정했으면, 그것들을 준용할 수 있겠죠. 재난이 무엇인지 굳이 규정할 필요 없고, 어느 
법에 따른 재난상황,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 등,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온다면, 기록관리법에 따로 기준을 만들지 않아도 
되죠. (면담자 E)

하지만, 반대로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나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지 법에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비판도 있었다(면담자 C). 또한, 너무 명확한 상황
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면담자 F). 

한편, 시행령에 처분동결 대상 재난상황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이 마련되어야 하고, 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지
면 처분동결이 바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면담자들은 재난 참사
가 일어남과 동시에 관련 기록이 의무적으로 동결되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자연스럽게 처분동결제도를 재난기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표적으로 재난지역 선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령에 재난지역 선포가 되었을 
경우는 기록을 처분동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식의 조항을 만들면 좋겠어요. 이태원도 재난지역 선포가 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 법적 근거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처분동결제도가 재난상황에 사용되겠죠. (면담자 D)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의 권한 강화와 처분동결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면담자 F). 
국가기록체계의 평가나 수집의 방식에서 생각한다면 중앙집권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중앙기록물관리
기관의 권한 및 위상이 강화되어야만 처분동결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이고 주장하였다(면담자 E). 
그리고 재난상황에 있어서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재난상황에서 기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처분동결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고, 
처분동결제도를 요구했을 때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여러 차례 재난상황에서 기록이 제대로 남지 않았던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처분동결제도가 있다는 것이 좀 더 
널리 알려진다면 사람들이 기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 사실은 전반적으로 재난상황에 있어서 재난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식이 생기면 처분동결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질 거고 처분동결제도를 요구했을 때 사람들의 수용성도 더 높아지겠죠. (면담자 E)

2017년 5.18 민주화 운동 관련 폐기 금지 협조 요청 공문에 처분동결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공기록물
법」 제50조 제3호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과 관련하여, 대다수 면담자는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다만, 「공공기록물법」의 처벌 조항이 처분동결제도에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공공기록물법」에 있는 처벌 조항보다 타법의 형량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잘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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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과 행정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과정 즉, 처분동결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실효성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게 무단 폐기인지 기록은 맞는지 등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도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실효성도 없고 이미 
이것보다 다른 잘못된 행동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법상의 조항도 있고, 그게 공공기록물법에 있는 처벌 조항보다 형벌도 
더 세요. (면담자 B)

처벌 조항의 문제점은 업무 담당자가 행정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을 증명해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난에 관련된 A 기록이 생산되었는데 처분동결 목록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A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죠. 생산된 모든 기록을 알고 있어야지만 담당자의 업무 행위 부재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면담자 D)

형사적 처벌이 아닌 다른 방안을 제안한 면담자도 있었다. 수행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행정청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감봉 등의 행정적 제재를 통해 행정청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만약에 수행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을 때 행정청 스스로 그것을 수행하지 않은 당사자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자기 
구성원들에 대해서 형사적 처벌이 아니라 뭐 감봉을 한다든지 행정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어요. (면담자 E)

우리나라 공공기록관리법에 있는 7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조항은 중범죄에 해당해요. 그래서 
저는 처분동결제도를 어겼다고 해서 이 조항을 넣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 (면담자 D)

반대로 처벌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처벌이 더 강력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벌칙 조항이 필요하죠. 다만, 어떤 벌칙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여요. (면담자 
F)

벌칙이 더 강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양형을 바꾸는 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벌칙이 있다는 사실로도 
국가를 제재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담자 C)

하지만, 다수의 면담자는 처벌보다 행정제도로서 처분동결제도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강제하는 방식을 선호
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처분동결조치에 대한 답변 의무 기간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보공개청구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처럼, 처분동결조
치에 대한 답변 의무 기간을 지정하자는 것이었다. 

답변 의무 기간을 지정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을 두는 것 자체는 예를 들어 답변은 얼마 이내에 주고, 
그다음에 업무 처리에 대한 절차를 수립해서 수사나 조사를 요청하고 등의 사항을 통지하고 (…) 이런 식의 절차를 
마련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담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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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동안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던 제 경험으로는 답변 의무 기간이 절실할 수밖에 없죠. 합리성과 근거를 갖춰서 
마련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면담자 A)

다만, 답변 의무 기간을 지정할 경우, 업무의 신속한 처리는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의사결정과정을 단순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면담자가 있었다(면담자 B). 또한, “법률로 기간을 정해놓은 행정 행위가 많지 않다”며, 
기간을 정해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현실적인 시행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한 면담자도 있었다(면담자 
D). 

6.� 재난기록을� 위한� 처분동결제도� 개선방안

다음에서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재난기록을 위한 처분동결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제안
하는 개선방안은 처분동결 대상 재난상황에 대한 규정 마련, 재난기록 처분동결명령 주체의 확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처분동결명령의 발동, 처분동결명령에 대한 답변 의무 기간 지정, 처분동결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다.

첫째, 처분동결의 대상이 되는 재난상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공공기록물법」 제27조
의3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1항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기록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는 재난상황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기록처분동결이 필요한 재난상황에 지체 없이 적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재난상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난상황에 처분동결제도를 활용하
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가 규정한 ‘재난’의 정의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재난의 범위, 제69조의 특별재난의 범위 등을 준용하여, 모호한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

둘째, 재난기록에 대한 처분동결명령의 주체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 처분동결제도는 명령 주체를 중앙기록물관
리기관의 장, 즉 국가기록원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선 면담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사법부, 입법부, 광역
자치단체 등이 각각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국가기록관리 체계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의 위상으로 인해, 국가기록원 중심의 처분동결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기록에 한하여,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 제1항에 의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 부여된 기록 폐기 금지 결정 권한을 국회, 장관급 기관, 광역자치단체 영구기록물관리
기관 등으로의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동시에 처분동결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1항은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여금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재난의 원인을 밝히는 
진상규명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재난의 원인, 전개과정, 사후처리과정 등에서 생산되는 관련 기록의 보존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동시에 처분동결이 발동되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처분동결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하여 답변 의무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답변 의무 기간의 지정은 
처분동결명령을 받은 공공기관의 조치 이행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면담연구에서 처분동결 요청이 어떻
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심지어 요청을 무시하는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현행 법령은 처분동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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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고의적, 악의적 불이행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수단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
벌의 적절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에서 답변 의무 기간의 지정은 처분동결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최소한의 수단이 될 것이다.

다섯째, 처분동결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는 재난상황에서 기록이 제대로 남지 않았던 
다수의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재난기록은 재난상황의 전 과정에서 생산되어 재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진상규명을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재난기록을 무단으로 폐기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재난기록에 사용할 수 있는 처분동결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재난기록의 부재로 억울함을 호소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폐해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분동결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처분동결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은 처분동결명령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보장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교육 및 훈련 의무화와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피드백 등을 통해 인식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

7.� 마치는� 글

이상에서 재난기록을 위한 처분동결제도를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
하고, 재난기록의 개념 및 특성, 처분동결제도의 정의 및 의의, 재난기록을 위한 처분동결제도의 필요성을 논하였
다. 국내외 처분동결명령의 고시와 공문을 분석하였으며, 처분동결제도 관련 전문가들과의 면담연구를 수행하였
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처분동결 대상 재난상황에 대한 규정 마련, 재난기록 처분동결명령 주체의 확대, 특별재난
지역 선포 시 처분동결명령의 발동, 처분동결명령에 대한 답변 의무 기간 지정, 처분동결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다섯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 사례연구, 면담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재난기록을 위한 처분동결제도의 필요성
이었다. 일련의 사회적 참사와 재난 과정에서 기록의 부재로 인한 진상규명의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우리에
게 처분동결제도가 재난기록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학술과 실무 모두의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2019년 「공공기록물법」 일부개정을 통한 처분동결제도의 도입은 이와 같은 상황적 인식과 필요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처분동결제도 규정이 신설된 지 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제도는 
법률의 문구로만 남아 있을 뿐, 현실의 재난상황에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처분동결제도가 재난기록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동결제도가 재난기록의 증거적 가치와 설명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해법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재난기록을 위한 처분동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 제도적 개선은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재난기록을 위한 처분동결제도 
활용방안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의 실천적 논의에 보탬이 되는 한 걸음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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